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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권, 임광훈

피고 1. 주식회사 B

2. C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우, 이성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혁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7,866,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조합은

1)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9,140,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2.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1,675,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2.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103,910,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91,620,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209,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1개동 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조합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2. 6.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 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6.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B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하자발생 항목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 2항에서 살펴본다).

하자보수비 내역표

(단위: 원)

구분 사욤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

1년
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6,725,840 0 5,358,40
8

333,80
6

62,846,3
441)[=
공용8.

1층
주차장

바닥 균열 
3,787,79

5원 +
공용9.
건물

전반의
콘크리트
균열 및

누수 1,1
01,991

원 + 공용
14.

최하층
바닥

침출수
솟아오름 
57,956,5

58원]

1,867,76
7

32,503f30
6

109,635/47
1

전유
부분

8,206,418 4,024,80
1

820,776 0 0 0 0 13,051,995

합계 14,932,25
8

4,024,80
1

6,179,18
4

333,80
6

62,846,3
44

1,867,76
7

32,503,30
6

122,687,46
6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90세대 중 67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후 피고 B에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5,379.44㎡이고,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3,940.49㎡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73.25%(= 3,940.49㎡ / 5,379.44㎡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한다.

3)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전체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13,051,995원 중 별지3 채권양도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10,180,79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 내지 4년인 하자 중 아래 항목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적이 없고, 감정인 역시 아래 항목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아래 항목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서

피고들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증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통해 그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된다.

나) 먼저 위 항목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 내지 4년인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20. 피고 B에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보수가 더욱 시급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하자발생일과 보수요청일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인 점, ② 원고가 위 하자보수요청공문을

발송한 2014. 11. 20.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하자의 기간만료일인 2014. 6. 12.에 근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 내지 4년인 하자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위 항목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8. 8. 1.자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11. 20. 피고 B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요청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위 하자 보수요청공문을 발송한 2014. 11. 20.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하자의

기간만료일인 2013. 6. 12.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점,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하자 중

전유부분에 발생한 부분은 입주민들이 위 하자의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위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입주민들은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정인이 감정 당시 원고에게 하자보수요청 공문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발생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하자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아래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하자로 볼 수 없거나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인정 여부는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다.





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보수비를 적용해야 하는 항목들

1)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건설감정실무기준에서 정한 균열보수에 관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아래 향목들에 대한 보수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래 항목에 기재된 균열보수 항목에

대해서는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시된 균열보수비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해야

하는바, 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면 아래 표 '표준품셈에 따른

하자보수비'란 기재와 같이 41,255,192원이므로 아래 항목들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41,255,192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번호 감정항목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2)위 가항에서 피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된 1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표준품셈에
따른

하자보수비

공용
4

계단실의 균열
누수

2,529,142 2,378,442

공용
6

현관 상부 벽체
균열(복도)

1,734,898 1,589,280

공용
8

1층 주차장 바닥
균열

3,787,795 3,770,877

공용
9

건물 전반의
콘크리트 균열 및

누수

33,593,285 33,516,593

합계 41,645,120 41,255,192

2) 판단

가)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보수 향목에 관하여 서울중양지방법원에서 발행한 2016년

개정판 건설감정실무기준의 균열보수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위 항목들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다.

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등 참조), 감정의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감정실무 기준의 일위대가는 표준품셈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균열보수단계에서 다양한 공정, 즉 선행작업을 위한 연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수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감정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데

있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보수방법, 보수비용 산정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위와 같은 보수비용

산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개 공지에 발생된 하자(공용8. 1층 주차장 바닥 균열)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1층 주차장 바닥 중 일부는 건축법상 공개 공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개 공지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휴게시설 등의 공간이므로, 공개

공지에 대한 권한은 일반인 모두에게 부여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공개 공지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1층 주차장 바닥 균열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그중 공개 공지에서 발생한 균열을 제외한 부분의 하자보수비 2,857,965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공개 공지란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관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공개 공간을 뜻한다.

건축허가 당시 이러한 공개 공지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 또는 건물 높이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

뿐 소유권 자체를 행정청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개 공지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이고, 그 시설관리의무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공개

공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하자보수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용 14. 최하층 바닥 침출수 솟아오름



1)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의 무근콘크리트 하부에서 용출수가 솟아져 나오는 것은 외부의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준공 당시에는 지하 수위가 낮았다가 주위 건물의

여건이나 강수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지하수위가 변동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다.

나) 감정인은 지하주차장 바닥 용출수에 대한 보수방법으로 바닥면 철거 후 재시공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지하수위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하수위 자체가 기초지면 하부로 낮아지지 아니하는

이상 용출수가 재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계되어 있는 방수층 시공으로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항목을 하자로 본다 하더라도, 용줄수를 배수공법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 실내 재료마감표에는

지하주차장 바닥을 구조콘크리트 위에 액체방수 1종을 시공하고 방수층 보호를 위하여 방수층 상부에

100㎡ 무근콘크리트 타설한 다음 에폭시페인트로 마감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 외벽도 벽체

구조콘크리트 위에 액체방수 1종을 시공한 다음 방수층 보호를 위하여 배수판을 설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지하층에 액체방수를 시공한 이유는 이 사건 건물 외부의 지하수위의 변동,

강수량의 다소와 상관없이 지하층의 외벽과 바닥면에 방수층을 형성하여 건물 내부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③ 따라서 지하주차장 바닥의 마감이 제대로 시공되었을 경우 지하수위의

변동과 상관없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근콘크리트 하부에 시공된 액체방수층이 전체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목은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판단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배수공법은 지하층의 방수층을



시공하지 않고 침줄수가 지하층으로 스며드는 것을 전제로 배수시설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방수층을 시공하여 누수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② 보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방수층 보수 없이 배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발생된 콘크리트의 백화, 균열,

마감재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내구성이 약화될 수 있는 점, ③ 배수공법에 소요되는

기계설비의 펌프, 배관 등의 조기노화 및 상시 작동되는 기계류의 전력요금 등의 2차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목은 감정인의 판단과 같이 액체방수층 시공방법으로

하자를 보수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09,635,471원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80,307,982원(= 109,635,471원

× 73.25%, 이하 원 미만 버림)과 ②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0,180,797원의 합계



90,488,779원(= 80,307,982원 + 10,180,797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2. 6.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7. 12. 13.까지 약 5년 6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67,866,584원(= 90,488,779원 ×

75%)이다.

라. 소결

피고 B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67,866,5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발생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B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범위

1) 피고 조합이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연차별로 보증기간, 보증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위 1. 다. 2)항 기재와 같다.

2) 위 3.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액

역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보증한도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816,404원이다.

3) 아래 표의 순번 4 기재 4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 주체와 피고

조합이 보증기간이나 보증 대상을 특정하여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 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2014. 11. 27. 선고 2014다21024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인이 4년차

하자로 분류한 '공용 14. 최하층 바닥 침출수 솟아오름 하자'는 4년차 하자인 방수공사 관련

하자이면서 동시에 5년차 하자인 내력구조부 바닥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하자에

관한 보수비 중 4년차 하자로 담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5년차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본다.

피고 조합의 보증책임 범위

(단위: 원)



순번 보증 기간 하자보수비 75%
책임제한

보증금액 인정된
채무액

공동책임3)= 
[채권양도세

대 전유부분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
(공용부분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
73.25%)] ×
75% (채권양

도부분)

1 1년 4,024,801 3,018,600 17,680,940 3,018,600 2,445,836

2 2년 4,634,388 44,202,350 4,634,388 3,459,366

3 3년 333,806 250,354 35,361,880 250,354 183,384

4 4년 35,361,8804)공용 14.
최하층 바닥 침출수 솟아오름
하자보수비 57,956,558원 중

30,472,094원[=
35,361,880원(= 보증금액

26,521,410 / 0.75) - 공용8.
1층 주차장 바닥균열

3,787,795원 - 공용9. 건물
전반의 콘크리트 균열 및 누수

1,101,991원)을 4년차
보증계약의 담보대상으로

인정한다.

26,521,410 26,521,410 26,521,410 19,426,932

5 5년 29,352,2315)29,352,231원
[= 27,484,464원(= 공용 14.

하자보수비 전체
57,956,558원 - 4년차
하자보수비로 담보된

30,472,094원) + 5년차
하자보수비 합계
1,867,767원]

22,014,173 26,521,410 22,014,173 15,768,885

6 10년 32,503,306 24,377,479 26,521,410 24,377,479 17,856,503

합계 80,816,404 59,140,906

다. 피고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지급채권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세대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피고 B과 피고 조합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위 80,816,404원 중 59,140,906원을 피고 B과

공동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고, 21,675,498원(= 80,816,404원 - 59,140,906원)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라. 소결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① 피고 B과 공동하여 59,140,9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1,675,49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6. 21.부터 위 2019. 2. 1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엽 판사 이진영 판사 황민웅

별지

1)[= 공용8. 1층 주차장 바닥 균열 3,787,795원 + 공용9. 건물 전반의 콘크리트 균열 및 누수

1,101,991원 + 공용 14. 최하층 바닥 침출수 솟아오름 57,956,558원]

2)위 가항에서 피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된 1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3)=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 (공용부분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



73.25%)] × 75%

4)공용 14. 최하층 바닥 침출수 솟아오름 하자보수비 57,956,558원 중 30,472,094원[=

35,361,880원(= 보증금액 26,521,410 / 0.75) - 공용8. 1층 주차장 바닥균열 3,787,795원 -

공용9. 건물 전반의 콘크리트 균열 및 누수 1,101,991원)을 4년차 보증계약의 담보대상으로

인정한다.

5)29,352,231원[= 27,484,464원(= 공용 14. 하자보수비 전체 57,956,558원 - 4년차

하자보수비로 담보된 30,472,094원) + 5년차 하자보수비 합계 1,867,767원]


